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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일 때 비례대표의원정수에 1명

을 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억 300만원, 2030년 24억 

5,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6억 7,400만원(연평균 17억 3,500

만원)으로 추계됨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제5항

(시·도의회의 의원정

수) 신설

시·도의회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와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를 합하여 산정된 시·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비례

대표시·도의원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함

의무

규정

2

안 제23조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함
의무

규정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 비례대표의원정수 조정

(안 제22조제5항)

1,603 1,508 1,540 1,572 2,451 8,674 1,735 

주: 1. 시·도의원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 비례대표의원정수 조정(안 제22조제5항)은 의무규정 재정

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보전액, 기탁

금 국고귀속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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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2조제5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신설
O -

2
안 제23조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동법 

[별표 3]에 따라 2,978명이고 개정안에 

따라 226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총 정수는 동일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11명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 증가하

는 것으로 가정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의원정수가 짝수인 

의회는 11개(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비례대표 1명을 더하므로 총 

11명의 비례대표시·도의원을 추가적으로 선출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시·도의원 의정활동1)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을 포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부문

이 있어 재정소요의 변화 발생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

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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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의정활동 관련 비용, 정책지원관 인건비,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

－ (수입)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본 추계에서는 6명의 일반

임기제 지방공무원 6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시·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

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

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2)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부문은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이고, 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은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및 수입항목별 인원, 1인

당 지급액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의 변화를 산출

❑ (의정활동) 개정안에 따라 11명의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원)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은 93명

◦ (1인당 지급액) 시·도의원 1인당 지급액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

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1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0% 1.9%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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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 

2.3%에 따라 증가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32.7%3)을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4)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

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 2,400 2,400 2,400 2,400 2,400 

월정수당 4,405 4,506 4,610 4,716 4,824 

기관부담금 600 630 662 696 732 

기본경비 2,225 2,258 2,292 2,327 2,362 

소계 9,630 9,795 9,964 10,139 10,318 

자산취득비 498 - - - -

[표 2] 1인당 지급액 추정(각 항목별 연간지급액): 2026~2030년

(단위: 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6명의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시·도의원이 11명이므로 정책지원관은 6명을 두

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지급액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보수는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의 2025년 기준 하한액(55,756천원)에 2026년 

공무원 보수 상승률 3.5%, 이후에는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

률 3.0%를 적용

－ 기관부담금 요율은 공무원 기준으로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값)이고, 기본경비 비율은 5.7%(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기준)적용

3)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4)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

당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29%, 2028년 9.444%, 2029년 0.785%, 2030년 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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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5,771 5,944 6,123 6,306 6,495 

기관부담금(=a×기관부담금요율) 754 780 808 838 869 

기본경비(=a×기본경비 비율) 444 454 465 475 486 

소계 6,970 7,179 7,395 7,619 7,850 

자산취득비 498 - - - -

[표 3] 정책지원관 1인당 지급액(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27명으로 가정하고, 기탁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비례대표 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2.45배 = 후보자 228명 ÷ 정수 93명)을 활용하여 추정하면 27명

◦ 시·도의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은 1인당 300만원이고, 국고 귀속률

은 38.6% 적용5)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

은 2,722만원6)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값)에 따라 상승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2,999 - - - 3,245 

1인당 기탁금 수입(=300만원×38.6%) 116 - - - 116

[표 4]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기탁금 반환율은 61.4%이고 이를 역으로 계

산한 국고 귀속률은 38.6%

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62억 659만원이

고 후보자 수는 228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722만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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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일 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1명을 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억 300만원, 

2030년 24억 5,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6억 7,400만원의 추

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11 11 11 11 11 -

1인당 지급액(b, 만원) 4,815 9,795 9,964 10,139 10,318 -

연간 지급액(c=a×b, 백만원) 530 1,077 1,096 1,115 1,135 -

자산취득비(d=a명×498만원, 백만원) 55 - - - - -

소계(e=c+d, 백만원) 585 1,077 1,096 1,115 1,135 5,008 

정책

지원관

인원(f, 명) 6 6 6 6 6 -

1인당 지급액(g, 만원) 3,485 7,179 7,395 7,619 7,850 -

연간 지급액(h=f×g, 백만원) 209 431 444 457 471 -

자산취득비(i=f×432만원, 백만원) 30 - - - - -

소계( j=h+i, 백만원) 239 431 444 457 471 2,042 

선거

후보자 수(k, 명) 27 - - - 27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l, 만원) 116 - - - 116 -

보전액(m=k×l 백만원) 31 - - - 31 62 

1인당 기탁금(n, 만원) 2,999 - - - 3,245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810 - - - 876 1,686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1,603 1,508 1,540 1,572 2,451 8,674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주: 2026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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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

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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